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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짧게는 2010년대, 길게는 21세기 전반기 동안 동아시아 국가들 간 세력균형 변화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다자주의 협력기제가 
결여된 채 권력에 의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력균형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 국력배

분구조는 여타 지역, 특히 유럽과 같이 다자주의 협력이 안착된 지역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더욱 명백해진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 세력균형 변화를 이끄는 핵심 요인이다. 

개혁개방 이후 연 9퍼센트 이상의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한 중국은 동아시아 최대 경제규모 국가가 된 이
래 세계질서 형성 과정에서 미국과 견줄 소위 G2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축적된 경제력이 군사 및 문화

부분으로 전이되어 중국의 영향력은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로 점차 확대되어 갈 것이고 이 과정에서 중
국은 소위 핵심이익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의 성장과는 별개로 미국 패권의 쇠퇴 역시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2차 세
계대전 이후 냉전을 거치면서 탈냉전기까지 미국은 동아시아에 동맹네트워크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유지

하면서 동아시아 질서에 중요한 행위자로 자리잡아왔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단극체제가 안착되는 듯 
했으나 9.11테러사태와 이후 미 패권에 대한 다양한 비판, 그리고 2008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의 패
권기초는 심각하게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2011년 향후 10년간 국방예산 4,870억 달러를 감축하

기로 결정한 이후 국방전략과 재정계획을 전체적으로 재조정하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우세전

략 혹은 패권전략은 다자주의에 기반한 선택적 개입전략으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축소(retrenchment)전
략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패권의 쇠퇴, 혹은 패권의 교체는 상대적 게임이다. 미국 국력의 절대적 약화와 중국 국력의 절대적 
증가가 곧 패권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미중 간의 국력 격차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동아시

아 국가들과 한국의 외교 과제에 많은 도전 요인을 안겨주지만 궁극적으로 미중 간의 패권 교체가 일어난

다면 이는 동아시아의 지역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대사건이 될 것이다. 미중 간 세력변화가 어떠한 종류의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분석적으로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 

미중 이외에 동아시아의 중요한 두 행위자인 러시아와 일본 역시 미중 양국보다는 크지 않지만 국력

변화를 겪고 있다. 러시아는 원유에 기반하여 경제를 회복하는 추세를 지속하여왔고, 신성장동력을 만들

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정치리더십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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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와의 관계를 다시 강화하여 중국과의 경제관계,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에 대한 적극적 개입 등을 강
조하고 있고 2012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러시아의 중요성을 환기하려 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지속된 경제침체, 정
치리더십 불안, 고령화의 장기적 위협,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전력난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기존의 경제강국의 모습을 급속히 잃어가고 있다. 급기야 중국에게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규모 세계 2위의 자리를 내주고 국력회복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세력균형 변화가 동아시아 질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
것이 한국의 외교전략 과제를 형성하는데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세력균형 변화

는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외교이슈에 공통된 중요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과연 
탈냉전기 미국 단극체제에서 미중 양극대결구조로 변화할 것인가, 중국패권구조로 결국 귀결될 것인가, 
다극체제의 협력과 경쟁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혹은 다자협력체제가 자리잡아 현실주의적 세력균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 구상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며, 세력전이

의 최종적 귀결점이 동아시아지역 모든 국가들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갈등과 협력을 반복

하다가 2011년 1월 정상회담 이후 각자가 원하는 동아시아 질서건축, 혹은 아키텍처를 본격적으로 실현

하려는 구조적 경쟁관계에 돌입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중의 직접 경쟁과 아키텍처를 둘러싼 구조적 
긴장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로서 평화롭고 발전적인 경쟁과 협력이 지속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처지

에 있다. 
 
 
 
 
II. 중국의 부상과 미중세력균형의 변화 

 
동아시아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국가들의 국력발전 속도의 상이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세력균형 논리가 압도하고 있는 체제 속에서 국력의 상대적 발전 속도는 체제속성의 변화로 이
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절대적 국력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중국의 
국력증강으로, 경제적·군사적 국력이 GDP와 국방비 부문에서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 상대적 국력으

로 보더라도 중국은 GDP로 산정해 볼 때 2000년 세계 6위, 2005년 세계 5위로 세계 2위 자리를 유지한 
일본에 뒤지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2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방비 지출

에서도 일본을 제치고 이미 2위 국가가 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격차인데 격차가 줄어들고 있
는 것은 불문가지이고 대략 2020년대 중반 이후 GDP 추월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현재 미국의 국방비 감
축 추세로 볼 때 국방비 역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이라는 현상은 분석적으로 볼 때, 21세기 국제정치에서 중요해진 소프트 파워, 
권력 자원의 추세, 국제정치에서 구조적 권력, 국가전략의 변화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므로 중국의 경
제적, 군사적 힘의 증강이 지역질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한 일이다. 
 
1. 경제적 발전 
 
중국은 1978년 경제개혁개방 이후 9퍼센트 이상의 경제성장을 계속해 왔고,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도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여 향후에도 5퍼센트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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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현재 중국이 일본의 GDP를 추월해 세계 2위의 지위에 올라섰다는 것은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중국이 경제적으로 일본을 다시 앞서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중국은 
2007년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로 올라선 이후 3년 만에 다시 일본을 제쳤다. 2010년 중국의 경제규모는 
5조 5,880억 달러로 미국의 14조 8,400억 달러에 비해 38퍼센트 수준이지만,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예측에 의하면 2015년에는 미국의 18조 달러에 이어 10조 달러를 기록해 대략 
2/3 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GDP로는 미국이 4만 7,920달러인데 비해 중국은 4,170달러

로 아직 힘겨운 중하위권 개도국 수준이다. 
그러나 명목 GDP가 아닌 구매력평가지수로 보면, 중국의 GDP는 대략 9조 달러로 이미 미국의 60

퍼센트 수준이다. 국제시장 환율로 보더라도 양국 간 시장규모 격차는 2000년 8.3배로부터 2010년 2.6배, 
그리고 2014년에는 2.1배로 좁혀지는 추세인데, 더욱이 구매력평가지수로는 미국을 따라잡을 날도 머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장기 전망에 관해서는 1940년대부터 세계 각국의 경제 관련 정보를 분석해온 이코노미스트 인텔리

전스 유닛(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의 2006년 보고서를 보면, 2020년엔 구매력평가지수

에 의한 중국의 국내총생산이 29.6조 달러로 미국의 28.8조 달러를 능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2020년

의 국내총생산을 시장환율로 계산하면 중국은 10.1조 달러로 미국의 28.8조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

만, 일본의 6.9조 달러와 독일의 5.0조 달러보다는 훨씬 앞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The Economist In-
telligence Unit 2006; 이재봉 2007).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한반도와 중국 간의 경제적 관계에서도 보다 명확히 나타난다. 1992년 이후 15
년간 한중간 교역 규모는 22배 늘어났으며 2007년 교역액은 전년대비 22.8퍼센트가 늘어난 1,450억 달러

에 달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의 수출총액이 849.4억 달러에서 1조 2,181.5억 달러로 13배 늘어난 것에 
비해 괄목할만하다. 2007년 한국의 대중 수출은 820억 달러, 수입은 630억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는 190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무역 흑자는 2005년 233억 달러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최의현 2009).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동아시아 경제아키텍쳐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간 동아시아 및 아
태지역의 경제통합 모델은 미국이 추진해왔던 APEC 중심의 아태지역을 아우르는 ‘환태평양 경제통

합’(Asia Pacifism), 중국이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형태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3(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Plus Three: ASEAN+3)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동아시아국가들만의 경제통합’(East 
Asianism, or East Asia only grouping),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며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아시아지역 민
주시장경제국가들을 포함시켜 ASEAN+6 중심으로 하면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n Summit: EAS)
를 모태로 추진하는 ‘범아시아 경제통합’(Pan Asianism)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은 ASEAN+3 중심의 경제협력이며, 미국이 지지하는 APEC 중심의 경제

통합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왔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1997년에서 1998년까지의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매우 급속하게 경제협력의 수준과 폭을 확대해 왔으며, 특히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몰두

하는 동안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급속하게 확대해 왔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지난 10년간 중국은 일본, 한국, 대만, 호주 등 아시아 주요국의 제1 무역상대

국으로 부상했고,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액에서 미국을 추월하

였다. 한국의 경우, 2009년 대중 무역액이 대일 및 대미 무역액 총액을 넘어설 정도로 중국에 대한 무역의

존도가 심화되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네트워크 중심기지 역할

을 넘어 막대한 외환보유고와 금융력을 바탕으로 역내 경제적 주도권을 보다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1990년대 말부터 공세적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정책을 추진

하여 아세안(ASEAN), 호주, 뉴질랜드, 홍콩/마카오, 대만, 칠레 등과 FTA를 이미 체결하였고, 한국 및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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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FTA 논의를 시작하는 등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을 중심으로 한 새

로운 아태지역 경제통합 전략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아시아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차단하

고, 아시아지역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오바마

(Barack Obama) 대통령은 이미 2009년 11월 일본 방문시 도쿄의 산토리 홀에서의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한국·일본·호주 등 주요 동맹국 및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여 공식화 등의 방침을 밝힌바 있다. 즉, TPP를 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FTAAP)를 형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다. 향후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향하는 방향을 보여줄 
것이다. 
 
 
2. 군사적 발전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금과 같이 지속될 경우 향후 2025년에서부터 2040년까지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성장이 군사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이 과연 어떠한 안보국방전략을 수립하고 어떠한 형태의 군사건설을 할 지가 향후 중요한 변수다. 중
국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중국은 2004년 255억 달러, 2005년 299억 달러, 2006년 350억 
달러, 2007년 450억 달러로 해마다 15퍼센트 이상 국방비를 늘려왔다. 그러나 미국뿐 아니라 중립적인 연
구 기관에서도 중국의 국방비는 공식 발표보다 훨씬 많으리라고 추정한다. 

현재에도 중국의 군사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0년도 중국 
국방예산은 약 780억 달러이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비가 발표액보다 약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세계 2위의 국방비이며, 2009년 예산에 비해 7.5퍼센트 상승한 것이고, GDP 대비 1.4퍼센트를 
차지하는 액수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미국이 6천 9백 8십억 달러를 지출한 반면 중국은 1천 2백억 달러를 지출하여 2
위를 기록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미국은 재정적자로 인해 4천 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비를 줄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미국 군사비의 평년 증가율을 고려하면 매우 축소된 규모의 미래 군사비이다. 반면 중국

이 지속적으로 군사비를 증가할 경우 앞으로 10년 후 양국의 군사비 격차는 소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중국은 군사비 증강과 아울러 군사 현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1985년 덩샤오핑(邓小平)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시로 장기 군사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고, 1990년대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및 코
소보 공습에 자극을 받아, 특히 1999년부터 미사일 및 핵무기를 비롯한 전략 무기 증강에 초점을 맞춘 군
사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9년 11월 최초로 무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2003년 10월엔 유인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나아가 2007년 1월엔 위성 요격 실험까지 성공하

였다. 1999년부터 군사 현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나아가 미국의 F16 전투기에 필적하는 최
신예 전투기 젠-10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미국 어느 지역이든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둥펑(東風) 31호’도 실전 배치하였다. 그리고 늦어도 2010년

까지는 대규모 핵잠수함 및 항공모함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해군력의 확장에 주력하여 중국은 단순 영해 경비가 아니고, 해양에서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대양해

군의 건설을 목표로 2000년까지 제1단계, 2020까지를 제2단계 해군력 강화 정비기간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동아시아를 넘어 지구적 차원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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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리비아, 수단, 콩고 등 다양한 지역에 1만 5천여 명의 유엔(United Nations: 
UN) 평화유지군을 파견해 폭력예방과 민사경찰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민
간경찰요원을 동티모르에 파견하여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중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 PKO)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2002년에는 유엔평화유지 일급 상비군체제(UN 
stand-by arrangement system: UNSAS)에 참가하여 유엔평화유지활동에 필요한 공병, 의료, 운수 등의 
병력을 제공하게 되었다. 오늘날 중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은 전 세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2008년 3월 
현재 중국은 13 개의 영역에서 1,978명의 평화유지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유엔평화유지활동

인력파견 순위에서 총 197개국 중 1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에서 가
장 높은 순위이다(박창희 2007; 김태우 2007; 나영주 2007; 박병광 2006; 2009). 

이상의 논의를 볼 때 중국 국력의 증강은 확실한 현상이다. 또한 상대적 국력의 면에서 일본을 제치

고 동아시아 2위 국가가 된 것도 확실한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비교에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지속 
중인데 단순 강대국간 경쟁과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사실과 국력 측정방법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특히 패권경쟁의 측면에서 단순 강대국과 달리 패권국이 되려면 다른 국가들에 비
해 압도적인 힘을 보유하는 한편, 국제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이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힘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세계질서 및 국제질서를 둘러싼 경쟁으로 
이어진다. 

국력측정 방법에 있어서도 위에서 논한 수치적 비교 이외에 과학, 기술의 수준, 국력의 변화를 이끄

는 물리적, 인적 자원의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하면 여전히 많은 부분이 밝혀져야 한다. 일례로 베클리

(Michael Beckley)는 미국 쇠퇴론에 대한 논쟁을 펼치며 단순한 GDP나 국방비 지출로는 국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고 논한다. 자원의 총량이 국력 평가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지구

화가 미국의 패권책임을 무겁게 하여 쇠퇴를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에게 유리한 구조적 이익을 더
해줌으로써 결국 미국의 힘이 유지, 발전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은 전략

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베클리는 미중관계에서도 미국이 신중상주의정책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에서 빠져 나오는 축소전략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지구화에 힘입어 더욱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를 확
장하고 아시아에서도 적극적인 개입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Beckley 2011). 
 
 

 

 

III. 미중관계론 
 

1. 비관론 
 
중국의 부상과 다른 국가들과의 상대적 국력격차 감소가 세계질서 및 지역질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까? 세력전이와 이로 인한 국제질서 변화는 역사에서 반복된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
론들이 다수 존재한다. 문제는 세력전이의 배경이 되는 역사와 주인공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는 점이고, 특히 21세기 국제정치는 새로운 행위자들의 등장과 권력장의 성격 변화로 이전과는 다른 모
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력전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단정적인 이론인 세력전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은 국가 
단위의 국력을 이론의 중요한 변수로 상정하여 체제적 조건으로 질서의 변화를 설명하고 예측한다.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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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론은 새로운 부상국의 국력이 기존의 패권국과 대략 ±20퍼센트 안팎의 동등한 국력(parity)을 확보

하였을 때 본격적인 도전을 고려한다는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도전의 여부, 도전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
은 부상국이 기존 패권국의 지도력, 국제정치의 틀에 얼마나 불만족을 느끼는가 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

다고 본다. 근대 서구 국제체제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부상하는 강대국이 기존 지배국이 유지하는 체제

적 속성에 불만족을 느낄 경우 패권에 도전하며 그 양상은 거의 예외 없이 대전쟁으로 귀결되었다. 패권

이 전쟁 없이 평화롭게 계승된 것은 20세기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이행된 역사 정도에 한할 것이다. 
그리고 패권 전쟁의 역사는 발발시점, 지속기간, 전쟁 강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Organski 1968; Kugler 
and Lemke 1996; Lemke 2001; Organski and Kugler 1980; Schweller 1998; Tammen, et al. 2000). 

세력전이와 패권 지위의 계승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떠한 변수에 의해 성패와 시기, 양상이 결정되

는가 하는 것은 부상국의 국력수준과 불만족도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 부상국에 동조하는 도전 
연합 및 동맹의 존재와 세력의 크기, 의도도 중요하다. 패권국과 패권국의 동맹국, 그리고 기존 체제에 상
대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국가들의 연합이 도전하는 부상국과 동조국들에 대해 어떠한 대응정책을 취하

는가 역시 중요한 변수이다. 만약 기존 패권 세력이 부상국의 불만족도를 낮추고 이를 포용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세력전이가 일어나더라도 평화롭게 일어날 수 있다. 불만족도를 낮추는 동시에 강한 연합과 
동맹을 결성하여 부상국의 도전을 국력 동등성 지점 이하에서 잠재운다면 패권교체는 일어나지 않을 것
이다(Chan 2007).1

중국의 부상을 세력전이론에 따라 보면 부상하는 중국의 국력 변화, 미국 주도 질서에 중국이 느끼는 
불만족도, 중국의 전략적 의도, 중국에 동조하는 세력의 크기, 미국과 동맹국들의 중국 포용 정도, 중국의 
발전을 묶어두려는 강경한 대중 정책의 성공 가능성 등이 미중 간 세력전이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전재성 2011). 

  

세력전이론보다는 느슨한 가정에 입각하고 있지만 역시 세력배분구조라는 체제변수로 강대국간 충
돌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공격적 현실주의가 있다.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는 공격적 현실주의

의 기본가정에 근거하여 모든 강대국들은 무정부상태의 조직원리 속에서 자국의 안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패권을 추구한다고 본다. 가능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대방 국가들의 의도에 집중하기보다는 안보의 
여지를 최대화하기 위해 경쟁국 혹은 도전국과의 권력격차를 극대화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안보전략이 공
세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같은 지역에서 공존하는 강대국들은 장기적 경쟁과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비극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Mearsheimer 2003; Brzezinski and Mearsheimer 2005).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미중관계는 이미 경쟁적 안보관계를 맺는 강대국 간 관계에 돌입해 있고 
향후 이러한 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중국이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것은 어렵더라

도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안보와 핵심이익의 확대를 위해 지역패권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과정

에서 주변국은 물론 미국과의 안보경쟁에 처하게 된다(이동선 2012). 평화로운 부상이라는 논리는 공격

적 현실주의의 국제정치논리로 볼 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중국 내의 논의와도 짝을 이루고 있다. 중국식 공격적 현실주의에 기반한 옌쉐통(阎

学通)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옌쉐통은 대미 전략으로 소위 “중미우호관계의 피상성”을 강조하고 이익충

돌론을 제시한다. 미중의 이익은 구조적으로 충돌과 경쟁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인정한 상황

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Yan 2010a). 또한 중국의 성장에 따른 전략적 
확장에 무게를 두는데, 일례로 중국의 성장을 보고 일본이 균형전략을 취하지만 결국 강대국 중국에 일본

이 협력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물론 옌쉐통은 과거 미소가 초강대국의 지위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과 현재의 미중 경쟁은 다르다고 

보면서 미국은 여전히 초강대국이지만 중국은 강대국의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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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성장하면 미국과의 격차가 줄어들 것임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해외 공약 수준과 대외 
지원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따라 미중의 국력격차 정도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국내적으로 중국이 올바른 정치적 결단으로 국력 증강을 이끌어야 하고, 국제적으로는 유럽연합이 
2015년 정도까지 얼마나 단단한 하나의 단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에 따라 
중국이 유럽연합에 이어 3위가 될 수도, 혹은 유럽연합을 제치고 2위가 될 수도 있다고 예측한다(Yan 
2010b). 

중국의 부상이 미중 간 충돌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 질서는 양극적 대결로 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로서는 매우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차원의 현실주의의 설
명과 예측이 과연 불가피한 것일까? 우선 현실주의 내의 다른 이론들이 이를 비판하고 있다. 즉 국가 단위

의 권력관계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더라도 충돌이 반드시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례로 방어

적 현실주의는 국가의 의도를 기본적으로 방어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안보딜레마의 해결과 협력의 제도

화를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또한 프리드버그(Aaron Friedberg)가 논의하는 바와 같이 미중이 부
딪히는 공통의 위협과 핵 억지 효과 등에 힘입어 협력과 평화를 이룰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다. 

커슈너(Jonathan Kirshner)는 고전 현실주의 관점에서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를 비판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커슈너는 공격적 현실주의가 미중의 충돌불가피성을 역설하는 것을 
비판한다. 공격적 현실주의는 강대국이 자국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패권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

는데, 커슈너는 이것이 그릇된 주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과 같이 주변 강대국들과 마주하고 있는 
경우 패권 추구는 곧 생존을 위한 안정을 오히려 해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일본, 인도, 베트남, 한국 등 많
은 강대국들과 인접하고 있으며 생존을 위해 아시아의 패권을 추구한다면 곧 막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공격적 현실주의는 구조주의적인 신현실주의의 갈래로서 체제변수가 미중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본다. 고전 현실주의도 힘의 요소가 강대국 간 관계를 결정하는데 핵심변수라는 사실을 함께 인
정하지만, 신현실주의와는 달리 국가 간 관계가 구조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 행위자들의 
관념, 이념, 문화, 전략 등에 따라 미래는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실 모겐소(Hans Morgenthau)나 
카(E. H. Carr)로 대표되는 고전 현실주의는 힘의 요소를 강조하면서도 국제관계를 결정하는 요소로 외
교와 정치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래는 국가들의 행동에 따라 열려있는 것이며 힘의 요소에 바탕

을 둔 외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냉전기 미소 관계에서 고전 현실주의는 힘의 요소를 감안한 가운데 소
련과의 외교가 중요함을 지속적으로 역설했다. 마찬가지로 미중관계에서도 중국의 성장으로 인한 체제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좋으나 그 가운데 대중 외교를 통해 어떠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과학적인 접근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Kirshner 2010). 

 
 

2. 낙관론 
 

보다 강력한 낙관적 논의는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요소들이다. 자유주의는 국가의 힘과 전략이 아닌 
다양한 변수들을 강조한다. 우선 경제적 상호의존(economic interdependence)의 요소로서 상호의존하

고 있는 두 국가 간에는 시장의 논리가 강력하게 자리잡는다. 상호의존에서 서로에 대한 민감성

(sensitiv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이 높아지고 공통의 이익이 증대된 상황에서 갈등은 전면전으로 쉽
게 화할 수 없다. 협력이 제도화되어 갈등을 해결하는 기제가 발전하는 것도 자유주의가 기대하는 낙관론

의 근거이다. 미중 간에도 경제적 상호의존은 이미 상당히 발전되어 있으며 시장의 논리를 중시하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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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이 자리잡고 있다. 전략대화 역시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경로로 창출되었다. 중국이 민주화된

다면 미중 간의 시민사회가 밀접히 결합할 것이고, 시민사회의 협력이 정부 간 갈등을 통제하는 기제가 
될 수도 있다. 프리드버그 역시 미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가하는 것, 중국이 국제제도에 점차 편입되

는 것, 그리고 중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점차 진화할 가능성 등을 긍정적인 요소로 본다(Friedberg 2011). 
실제로 경제적 차원에서 중국은 미국에게 없어서는 안될 경제적 파트너이자 향후 미국의 패권지위 

부활의 관건이 될 경제적 부흥의 중요한 발판이기도 하다.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경쟁국으로 미국이 적극

적으로 견제해야 할 대상이지만 동시에 경제관계를 관리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성장에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 상대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상호의존 관계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중요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미국에게 중국은 세 번째 수출 상대국이자, 최대 수입 상대국이다. 2010년 중국은 미국 수출의 약 7퍼

센트를 차지하고 수입의 약 1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게 일본, 독일, 프랑스 보다 중요한 
수출시장일 뿐만 아니라 수입측면에서 멕시코와 캐나다 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게 중국

시장은 1990년대 평균적으로 전체 수출의 1.5퍼센트를 차지하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에 6퍼센

트 이상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물론 현재는 미국에게 중국시장이 유럽의 20퍼센트, 멕시코의 50퍼센트 수
준에 해당할 뿐이지만, 수출증가율로 보면 200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시장은 미국에게 있어 유럽 다음으로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경제적 부상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

으로 중국에게 미국 시장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중국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GDP
의 약 10퍼센트라는 최고 수준에 다다른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GDP의 약 6퍼센트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십 년 동안 중국의 미국 재무성 채권 보유액은 네 배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1
년 중국이 보유한 미 채권 보유액은 불과 780억 달러 정도로 세계 미 채권 보유액의 1/10 수준이었다. 그
러나 2007년 중국의 보유액은 5천억 달러에 달해 1/4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결국 21세기 중국의 부상이 새로운 국제정치의 틀, 탈근대이행의 성격을 띤 미국 주도의 질서 속에

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실이다. 사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세계경제네트

워크에 편입되어 있는 정도는 매우 크다. 일례로 중국 대외수출의 반은 해외투자에 의한 생산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 중 또 반 이상은 가공 및 조립생산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노동분업과 밀접한 연관관

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Gaulier, Lemoine and Unal-Kesenci 2006).  
중국은 향후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G20 정상회의에서 보듯 다양한 차원의 국제규범 질서에 적

응하고 이에 기초한 부상을 지속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G20 정상회의는 국가 간 회의라는 근대적 
속성을 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경제질서 형성에 국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 즉,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의 국제제도, 자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속성을 띠었다(손열 외 
2010). 중국의 성장과 부상은 탈근대이행의 과정에 이미 편입되어 있다. 중국이 궁극적으로 자신이 주도

하는 경제질서를 만들고자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안정된 대외 경제환경을 지향하는 것이 필수

적이다. 주변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중국의 군사력이 동원되거나 군비경쟁이 촉발됨으로 인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 중국의 국가전략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갈등양상이 벌어지

면 중국의 경제성장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 
결국 시장의 논리와 비국가행위자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유주의는 중국의 부상이 미국 주도의 자

유주의 국제정치경제에 강하게 결박되어 있어서 세력전이론이나 공격현실주의가 논하는 바처럼 반드시 
충돌로 갈 것이라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평화론이나 신자유제도주의의 제도적 평화론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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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 이와 병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중국이 다원화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비민주국

가이며, 미중 간 제도적 협력, 동아시아 국제정치 제도화 속에서도 양국의 세력경쟁이 국제제도 내 경쟁, 
혹은 제도적 균형(institutional balancing)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 이를 좀 더 상
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IV. 동아시아 아키텍처와 미국의 전략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미국은 동아시아 개입전략을 강화하고, 동아시아의 군사·경제·문화 아키텍처

를 새롭게 강화하여 대중국 견제 및 미국 패권 재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 역시 자국의 힘이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동아시아 비전을 내세우며 경제·군사·문화의 측면에서 자국의 이익에 유리한 아키텍처로 
맞대응하고 있다. 

21세기 변화된 국제정치의 권력장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미중관계를 보면 다음의 몇 가지 이
론적 요소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군사력과 경제력의 균형변화가 동아시아 질서를 결정하는데 압
도적 요소는 아니라는 점이다. 문화와 이념, 지식, 제도와 같은 소프트 파워의 구성요소가 강화되어 이들

에 대한 경쟁이 미중관계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구성주의에서 논하는 
바 질서 구성방법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자유주의가 논하는 바 시장의 요소가 미중 간의 경쟁

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미중은 전략적 경쟁과 불신으로 인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는 국가의 힘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가가 시장을 주도하는 상태여서 시장세력이 독자적으로 국
가단위의 움직임을 얼마나 제어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셋째, 지구적 차원의 국제정치 조
직원리의 변화 역시 동아시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국제’를 형성하는 국가단위 행위자의 역할

이 감소하고 지구 거버넌스를 이루는 국가, 국제기구, 자본, 시민사회, 개인, 미디어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네트워크가 세계정치의 기본을 이루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
론 동아시아 거버넌스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 질서를 자신의 이익에 기반하

여 조종하고자 할 때 국가 이외 행위자들의 네트워크에 좀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패권의 성격 역시 네트워크적 패권, 혹은 거버넌스적 패권의 모습을 띠게 된다. 

현재 미중 관계의 실제 진행과정을 보면 앞서 논의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이론의 직접 적용은 설명

과 예측 모두에 적절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새롭게 펼쳐지는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
중 관계의 실제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대전략 차원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 8년 간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의 우세(primacy)전략을 마감하고 선택적 개입전략을 택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안보위기와 정당성 위기를 겪고 경제위기까지 겪으면서 기존의 패권전략을 추진하기 어
렵게 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미국은 한편으로는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미국의 안보 및 지구적 안보거버

넌스에 문제가 되는 테러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패권경쟁국에 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중국을 비
롯한 경쟁국들의 부상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단중기적으로 미국의 리더십에 도전할 정도는 아니라는 인
식에 바탕을 두고 대전략의 조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일부 논자들은 더욱 과감한 축소(retrenchment)전략으로 역외균형전략을 선택할 것을 논의하기도 
한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해지면서 미국은 패권의 상대적 쇠퇴 관리, 혹은 쇠퇴 이후의 회복전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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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축소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동시에 미중 간의 경쟁과 충돌의 가능성 및 미국의 상대적 
쇠퇴를 염두에 두고 현명한 축소 전략을 통한 쇠퇴관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소위 “현명한 축소전

략”(graceful retrenchment)으로 쇠퇴의 속도를 늦추고 여러 지역에 대한 공약을 감소시키면서, 지역별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동맹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며, 최대한 차기 패권국을 구조적으로 관여하는 전략

이다(MacDonald and Parent 2011, 7-44; Lobell 2000, 86-111). 
21세기 들어 미국이 테러와 중동정치 현안에 사로잡혀 고전하고 급기야 2008년 경제위기를 해결하

는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명백히 인정되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미중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조하

고 중국의 발전이 미국은 물론 세계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 그러나 미국 내 논
의들의 저변에는 미국의 상대적 지위 약화에서 비롯되는 세력전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2010년에 미
중관계를 긴장시킨 일련의 현안들, 즉, 코펜하겐 기후회의, 대만무기판매, 달라이라마의 미국 방문, 천안

함 사건 이후 한미간 공동해상군사훈련, 남중국해 분쟁, 센카쿠 분쟁 등은 양국이 한편으로는 구조적 협
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상당기간 존재하지만 다양한 현안에서 전략적 불신과 경쟁이 쉽사리 고
조되고 관련 국가들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클린턴(Hillary Clinton) 장관의 경우 미중이 경쟁관계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관여정

책이 경쟁과 병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클린턴 장관의 아시아 전략은 다음

의 다섯 가지 원칙에 기반한다. 첫째, 양자동맹 중시, 둘째, 명확한 목적과 가치에 기반한 전략(안보, 안정, 
경제성장, 민주주의와 인권증진 등), 셋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실용주의, 넷째, 유연한 다양한 수단의 
채택으로 비공식적, 소다자주의 틀의 활용(3자회담, 6자회담 등), 다섯째, 주요 지역 다자주의의 활용 등
이다(Clinton 2010a). 이러한 논의는 이후에도 반복되는데 미국의 아시아 정책 목표는 경제성장, 지역안

보, 가치이며 주요 정책 수단은 양자동맹, 파트너쉽, 그리고 다자주의 기구라는 것이다(Clinton 2010b). 
이러한 동아시아 전략의 틀 속에서 대중 정책의 뼈대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아키텍처, 둘째, 미중 양자관계, 셋째, 미중의 다양한 이슈별 협력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기존

의 동맹국(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및 파트너 국가들(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

시아, 뉴질랜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진배치 외교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미중 양자관계에

서는 지속적인 관여전략을 추진하면서 전략대화를 유지하고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 경제, 비확산 등 다양

한 이슈에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구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Clinton 2011b). 
미국은 2009년 7월 22일 클린턴 국무장관이 태국 푸켓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에 참석하면서 “미국의 회귀”(The U.S. is Back!)를 선언했다(Landler 2009). 여기

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그동안 소원했던 동아시아지역과의 관계와 쇠퇴한 미국의 역내 위상과 지위를 회
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비록 9.11사태 변수로 인해 부시 행정부와 동아시아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이 사실이지만, 미국의 외교적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일례로, 라이스(Condoleezza 
Rice) 전 미 국무장관은 재임 기간 동안 ARF에 두 번 밖에 참석하지 않았고 부시 전 대통령은 첫 미국-아
세안 정상회의 개최를 취소한 바 있다(宋伟 2010). 이런 배경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소원해진 동아시아지

역과의 관계 회복을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과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최고 지
도자들의 공식 해외방문 지역 및 국가 역시 모두 동아시아지역이었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회귀

선언과 함께 아세안과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TAC)을 체결하여 미국이 동
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마련했다. 그리고 ARF 참석 기간 동안 태국,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4개국 외교장관과 메콩강 하류국가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다. 

조금 더 큰 틀에서 클린턴 국무장관이 제시한 미중관계의 틀은 미국의 대중 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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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장관은 “아시아의 성장과 동력을 향후 미국의 경제적·전략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전제한 후 “지난 60년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관여하는 새로운 무대를 만들 것”이라고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로 “2010년 미국의 환태평양 지역 수출은 3천 2백억 달러에 달했고 85
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든다. 결국 “중국은 미국이 역사상 당면했던 양자관계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중요한 관계”이며 “주의 깊고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며 “현실에 
기초하고 결과에 초점을 맞추며 미국의 원칙과 이익에 충실한 대중전략”을 촉구하고 있다. 

클린턴 장관은 “지난 2년 반 동안 미국의 대중 전략의 핵심은 공동 이익 영역을 확대하고 상호 신뢰

를 증진하며 중국이 지구적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동아시아 경제 아키텍처의 축으로 APEC, TPP, 소다자주의, 양자자유무역협정 등을 들고 “반응적이고, 
유연하며, 효과적인 지역 아키텍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TPP가 향후 지역경

제건축의 모범이 되고 지역통합과 보다 증진된 자유무역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수출에 대한 규제 감소, 투명성 증대, 공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노력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Clinton 2011a). 
이러한 전략 하에서 미국은 단기적 차원에서 대중 균형전략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중국의 힘이 미국에 도전할 만큼 성장하지는 않았고 미국이 여전히 패권국으로 지구적 차원의 안보, 
경제 아키텍쳐를 유지할만하다고 보는 것이다(손열 2012; 김병국 외 2012). 단기적으로는 강대국 간 관여

와 협력의 구도를 추구하면서 균형전략의 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국의 패권도전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중국

을 미국의 틀 속에 묶어두면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은 2010년 〈국방4개년도계획〉(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에서 과

거의 계획들과 동일하게 동맹 및 우방국과의 안보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은 이들에 대한 안보공약을 
재확인하고, 군사 영역을 넘어서 외교, 경제 및 사회개발, 치안, 정보 등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

을 밝혔다. 동맹국들과 평화유지, 안정화, 재건 작전, 비확산 및 미사일 방어, 에너지안보 분야 등 광범위

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들 국가들과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국방태세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동아시아와 관련하여 미국의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는데, 호주를 방문한 게이츠(Robert Gates) 국방

장관 역시 호주를 비롯하여 동남아 지역까지 미군 증강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적
극적인 아시아 관여 정책의 확대는 중국에 대한 대응정책을 지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과 긍정적이고, 광범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아
시아, 사이버공간, 우주공간에서 군사력을 확장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 군사력 증가를 계속 주시하겠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Department of the Army 2011). 

미국의 최근 국방전략 변화를 볼 수 있는 문서로는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를 들 수 있다. 향후 국방비 삭감을 염두에 둔 이 보고서의 전체적인 핵심은 첫째 미
국 군사력의 전력구조와 투자를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중동으로 재조정한다는 점, 둘째, 기존의 대규모 주
둔형 전략구조를 전환하여 신속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한다는 점, 셋째, 10년간 4,870억 달러의 국방

예산 축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테러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동맹국 지원, 사이버전 대비 등 주
요 분야의 예산은 보존, 혹은 증강될 것이라는 점 등이다(Department of Defense 2012b).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2월 총 6,139억 달러의 2013년 국방부 예산을 요청하였는데 예산안은 방위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된다. 총 국방부 예산 중 전비를 제외한 기
본예산(base budget)은 약 5,240억 달러로, 2012년 대비 약 1퍼센트가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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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제출한 계획안에서 향후 5년간 2,590억 달러, 10년간 4,870억 달러의 기본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계
획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예산 한계 속에서 미국이 대중 군사전략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점이다. 

전략적인 면에서 중동 지역에 미국의 군사력 주둔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지만, 전략적·경제적 중요

성 때문에 미국이 아태 지역으로 중심을 이동하는 것은 필연적인 전략적 선택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테러로 인한 지구적 안보환경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꼽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 그 중요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오히려 아시아 태평양지역이 미국의 향후 경제발전과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에서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국방전략의 목표 우선 순위 중 세 번째로 반접근·지역거부전략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대테러, 공격억지 및 방어라는 일반적 목적이고 보면 구체

적인 목적에 있어 처음 등장하는 목표가 중국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반접근·지역거부전략에 대한 대응

이라는 것은 미국이 대중 전략을 사실상 매우 중요한 목표로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Department of 
Defense 2012). 

미국은 세계적 지도국으로서 주요 지역에서의 전쟁을 방지하고 필요하다면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 규모와 구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비 삭감과 함께 군사

력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두 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춘다는 과거의 두 개 
주요 지역분쟁(Major Regional Conflicts: MRC) 개념 대신 한 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다른 한 개 전
쟁에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거나 견딜 수 없는 정도의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군사력 규모와 구성을 갖추어

야 한다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최근 미 국방부는 합동작전 접근 개념(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JOAC)이라는 새

로운 작전 개념을 발표하였다(Department of Defense 2012a). 이 작전 개념은 적절한 전진 기지 확보와 
보호,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방어와 적 자산 공격, 합동작전의 시너지 극대화와 적에 대한 다양한 동
시 공격을 통한 주도권 장악, 일정 부문에서의 비대칭적 우세를 이용한 다른 부문의 적 지역접근저지 능
력 타격, 그리고 직접적 침투와 원거리 공격을 통한 적의 심층방어에 대한 공격 등을 기본적인 작전 원칙

으로 강조하고 있다. 미 해군과 공군은 주로 해·공군력의 중요성이 큰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과의 분
쟁을 가정한 공·해 전투(AirSea Battle)로 불리는 중요한 하부 작전개념을 수립해 왔고, 현재 실천 단계

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 문서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미 해·공군 참모총장의 최
근 설명에 따르면 공·해 전투는 지휘·통제와 통신에 있어 강력하게 네트워크화되고 통합된 해·공군

이 합동작전을 통해 다수의 방향에서 공격하고, 적 방어선의 주변부로부터 밀고 들어가기보다는 필요하

다면 합동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통해 어디든 적의 중심부를 직접 강타하는 작전 개념이다. 이를 통해 
상대의 전장네트워크와 주요 무기체계를 무력화하고 이와 동시에 전진기지의 분산과 공고화 그리고 미
사일방어 체제를 통해 자국 군을 방어한다는 것이다(최우선 2012). 

한편 2012년 6월 파네타(Leon Panetta) 미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안 안보회의에서 아
시아 태평양 지역을 새로운 전략적 요충지로 집중하기 위한 조치를 보다 구체화한 바 있다. 미국의 해군 
함대를 태평양으로 이동 배치하는 결정을 내리고 미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지속적이며 신중한 노력을 해나간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미해군은 
태평양과 대서양에 배치된 함대를 50대 50에서 60대 40 비중으로 재배치할 것이라는 계획이 수행되며, 
재배치되는 군 전력에는 6척 항공모함과 대부분의 순양함, 연안전투함, 잠수함 등이 포함된다는 계획이

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285척의 함대 중 절반이 태평양에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미 국방비 예산 감축

으로 전체 함정의 수는 계속 감소하지만 국방부는 태평양의 경우 배치된 함정 수를 더 늘릴 것이라는 계
획을 세웠고, 태평양에서 군사훈련 횟수도 늘리고 인도양 일대 광범위한 지역의 항만에 정박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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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표명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아래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중국에 대한 대응과 동아시아 재개입전략의 일환으로 중

국이 추진하는 반접근전략에 대한 반대(anti-anti-access)를 위해 인도, 베트남, 호주, 일본, 대만을 연결하

는 소위 바퀴살 연계전략(inter-spoke linkage)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V. 중국의 전략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요한 안정된 국제정치상황을 중시하고 있고 이는 미국과

의 구조적 협력을 유지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직후부터 다양한 공식담론을 
통해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강조해왔으나 국력이 증가하면서 자국의 핵심이익을 조금씩 확장적으로 정의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중국이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경제발전에 따른 국내의 정치·경제 
도전요인 극복, 중국 공산당 일당체제의 유지, 소위 G2로 일컬어지는 시대에 걸맞은 중국의 외교적 영향

력 확보 등의 과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에 따라 대외전략의 큰 줄기가 결정될 것이다. 
국가전략에 대한 중국의 공식담론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의 국제질서관은 1988년 덩샤오핑 주석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당시 덩샤오핑은 “세계에는 지금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하나는 국제정

치질서, 다른 하나는 국제경제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邓小平 1993, 282). 
중국이 주장하는 신국제질서는 새로운 시대 속 중국 평화공존 외교사상의 연속이자 발전의 결과이다. 중
국은 이러한 신질서가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문명, 이성, 평화, 공정한 가치 등을 반영하는 이념과 가
치관을 담고 있어 중국의 평화외교전략사상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완성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중국의 
국가이미지 제고에 유익하다고 강조한다.  

중국공산당〈16대 4중전회〉 당시 중국은 “평화, 발전, 협력의 기치를 높이 들고, 독립자주적 평화정

책을 견지하면서 평화발전의 길로 나아가며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刘振民 
2005, 6-9). 〈16대 전당대회〉에서 발표된 공작보고에 의하면 “중국은 역사 조류에 순응할 것을 주장하며 
전 인류의 공동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3년 5월과 6월에는 후진타오(胡锦涛) 주석이 모스크바 국제관계학원, 상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SCO)와 남북최고지도자 비공식 대화회의 등 3회에 걸쳐 국제질서에 관한 중
국의 입장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발표했다. 첫째, 국제관계의 민주화 촉진, 둘째, 상호신뢰·상호이익

·평등과 협력의 신안보관 수립, 셋째, 글로벌경제의 균형적 발전 촉진, 넷째, 인류문명의 다양성 보호, 다
섯째, 유엔과 안보리의 중요 역할 발휘 및 존중 등이다. 협력을 통한 공동의 노력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정치경제 신질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胡锦涛 2003a). 

중국 신질서관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국가주권의 문제로, 이는 각국의 주권이 
평등하게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중국은 국가주권의 평등성 보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
제신질서 구축에 기본이 되는 동시에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보장한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은 전인류의 공동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공동발전과 공동

안보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칙은 이것을 존중하고 공인(公認)하는 것
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기반할 때 유엔의 권위를 보호할 수 있으며 중대한 국제문제를 처리

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국가주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간 협상과 국제조약 체결·협의를 통해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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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및 정책이 조율되어야 한다(张文武 2005, 73-80).  
신발전관, 또는 전인류의 균형적 발전과 관련해서는 후진타오 주석이 남북최고지도자 비공식대화회

의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새로운 발전관은 글로벌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각국의 공동 번영 구현

을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국가경제이익을 추구하는 전통적 발전관과는 다르며, “잔혹한 경쟁”
과 “제로섬 게임”의 사고와는 차별화된 것이다. 새로운 발전관은 “공생”과 “윈-윈”이며, 이는 “공동발전”
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이고 자원과 환경을 질서 있게 이용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세계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것을 구현하는 것이다(胡锦涛 2003b). 
“신안보관(新安全觀)”은 2002년 주권안보와 국가안보이익으로 정의되었다. 종합안보와 협력안보 

개념을 도입하고, 경제이익을 유기적으로 접목시켜 안보 장치의 유효한 수단으로 촉진하는 것을 핵심내

용으로 담고 있다2. 이러한 논의는 1999년에 공식화된 중국의 신안보관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있다. 
장쩌민(江泽民) 전 국가주석은 지난 1999년 3월 26일 스위스에서 개최된 〈군축협상회의〉에서 중국의 신
안보관을 처음으로 설명하였다. 당시 논의된 중국 신안보관의 주요내용은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
력”(互信, 互利, 平等, 協作)으로 축약할 수 있다. 장쩌민에 의하면 “상호신뢰”는 신안보관의 기초이며, 
“상호이익”은 신안보관의 목적이고, “평등”은 신안보관의 보장이며, “협력”은 신안보관의 방식을 의미한

다(倪建民·陈子舜 2003, 317). 다시 말하면, 중국은 신안보관의 천명을 통하여 평등한 조건에서 서로가 
서로의 안보이익을 존중하면서 다자간의 형식을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평화적으로 국제문

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신념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경제문제, 안보문제, 전통적인 안보문제 및 비전통적

인 안보문제에 대해서 신안보관의 입장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중국이 다자 협력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
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에 두고 중국은 “평화발전협력”의 기치 아래 “조화세계”를 제안한다. 다자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확실하게 지지하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지구촌의 주요 
이슈들과 비전통적인 위협에 대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张沱生 2009, 93).  

여기서 “평화적 발전”은 후진타오 주석을 중심으로 중앙영도집단지도부가 시대적 특징과 중국의 국
정(國情)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국내외 전반전인 정세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대국의 발전경험

에 이를 접목하여 유출한 교훈을 중국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의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중국의 “발전전

략의 중대한 선택”인 동시에 중국 “대외전략의 중대한 선언”인 셈이다(戴秉国 2010). 2002년 중국공산당

은 〈16차 전국당대표대회〉에서 “평화적 발전”을 국제정세의 발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한 중국

의 장기적인 국가전략과 외교 전략이라 강조하면서, “평화, 발전, 협력”과 “조화세계”를 중국 국제 전략의 
목표로 제시했다(础树龙·郭宇立 2008, 1).  

2005년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원자바오(温家宝) 총리는 <정부공작보고>를 발표하면

서 “평화적 발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温家宝 2005).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길은 평화적 발전의 길이다. 이 길은 세계 평화라는 유리한 시기를 이
용하여 자신의 발전을 실현시킬 뿐 아니라, 자신의 발전을 토대로 세계 평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수호하

는 것이다. 이는 세계화와 지역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주로 자신의 능력과 개혁에 의존하

면서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외 개방을 견지하면서 평등호혜의 기초 위에 세계 각국과의 협
력을 적극 발전시키는 것이다. 또한 한 마음 한 뜻으로 발전을 모색하면서 평화적인 국제환경과 양호한 
주변 환경을 장기적으로 수호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패권을 영원히 추구하지 않으면서 세계 평화를 수
호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견고한 역량의 역할을 영원히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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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중국공산당은 〈제17차 전국당대표대회〉에서 발표된 후진타오 총서기의 <공작보고> 외교

부분의 제목을 과거 〈16차 당대회〉의 “국제정세와 대외공작”에서 “중국은 시종일관 평화적 발전의 길
을 걸을 것이다”로 바꿨다. 동 보고서에서 후진타오 총서기는 “중국은 시종일관 평화적 발전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는 중국정부와 국민이 시대적 발전 조류와 자신의 근본 이익에 근거해서 결정한 전략적 선택이

다”라고 강조했다(胡锦涛 2007). 이는 “평화적 발전”이 중국 국가 부상 및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 국가 
근본 전략 및 외교 전략이자 중국의 미래 발전 방향이며, 동시에 세계질서에 대한 중국의 이상이자 주장

이 되었음을 의미한다(础树龙·郭宇立 2008, 1). 더 나아가 중국 최고지도부는 급변하는 세계에 대응하

기 위해 대외정책의 목표가 새로이 정립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9년 7월 후
진타오 총서기는 이를 외교가 “국가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위해 공헌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했다(Wang 
2011, 71). 

이런 중국 최고지도부의 새로운 외교 목표에 대한 인식은 평화적 발전을 위해 중국이 주권국가로서 
수호해야 할 최소한의 국가이익을 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중국 최고지도부는 이런 인식에 기반한 
목표를 구체적으로나 명확하게 밝힌 바는 없지만 이에 대한 담론을 중국의 외교전문가들은 “핵심 국가이

익”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담론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들은 이른바 “핵심 국가이익” 
또는 “핵심이익”을 중국이 평화적 발전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국가전략 차원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개
념으로 정의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이 평화적으로 발전하고 부상하면서 중국 대내외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고 싶으나, 자국의 핵심이익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은 이른바 
“국가 대전략의 전제” 중 하나의 필연적 산물로 인식되고 있다(Wang 2011, 71).  

2010년 12월 따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은 비록 사견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같은 중국의 핵심이익

에 대한 개념을 중국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고 소
개했다. 첫째, 중국의 국가 정치체제(“國體”), 정권 구성형식(“政體”)과 정치적인 안정으로 이는 곧 공산

당의 영도, 사회주의제도 및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길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중국의 주권 안전, 영
토 완정, 국가 통일이다. 셋째, 중국 경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익을 침범하

거나 파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戴秉国 2010). 즉, 어떠한 발전 경로의 선택도 국가의 중
요이익 특히 핵심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중국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아시아전략을 중시하며, 장기 목표를 조화라고 설정하고 아시아인 모두

의 목표가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조화로운 아시아를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
를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안하는데, 첫째, 문명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증진하는 
것, 둘째, 발전패턴을 변화시키고 전면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 즉, 지구적 조류에 맞게 경제발전을 추구하

고 현실경제와 금융, 국내부문을 조화시키는 것, 셋째, 발전의 기회를 공유하고 도전에 함께 임하는 것, 넷
째, 국가별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찾아 공동안보를 증진하고 냉전적, 제로섬 게임의 정신상태

를 극복함으로써 지역안보협력을 추구하여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 것, 다섯째,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

고 지역협력을 심화하는 것 등을 제시한 바 있다.3 
중국은 또한 향후 10년간 2022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목표로 안정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자 한

다(이동률 2011). 12차 5개년 경제규획이 안정된 경제발전과 내수진작, 국내경제불평등 해결 등을 강조

하고 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조기의 과도한 패권경쟁을 추구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현명

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군사적으로 방어적 현실주의에서 공세적 현실주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 경제질서 규범 준수(Chung 2008, 747-764) 속에서 중국의 주장을 확대하는 기조

를 유지했다. 중국의 공식적인 정책은 향후 10년 간 안정된 경제 환경 조성과 미중 간의 협력구도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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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핵심 이익 보전을 위한 능력을 증강하며, 다원적 동아시아 질서 구축을 위한 주장과 준비를 강화하

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 역시 단기적 차원에서 미국에 대한 균형전략을 사용할 의도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경제위기로 미국의 지도력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전략 차원에서 위기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은 
중국의 대전략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강대국 간 협력을 추구하면서 장기적 발전

에 대비하려고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여 패권적 세력전이를 추구할지, 아니

면 강대국 간 경쟁관계로 그칠지는 알 수 없다.  
미국 국방부의 신안보전략(Department of Defense 2012b)에 대한 중국의 대응도 시사적이다. 일례

로 <환구시보>는 2012년 1월 6일자 사설을 통해 미국이 국방비 삭감을 결정했지만 동아시아 개입전략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으며 주요 목표는 중국과 이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대중국 봉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이고, 미중관계를 개선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별무효과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
중 경쟁이 더욱 강화되는 현재 중국의 힘은 경제에 있으며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이 분야에서 미국을 압도

하는 것이 향후 중국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중국이 미국과의 신냉전은 경계해야 되지만 
아시아에서 미국에게 안보의 권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Global Times Janu-
ary/6/2012). 

 
 
 
 

Ⅵ. 주변국의 미중관계 전략 
 

미중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주변국들의 움직임은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들 
주변국은 한국과 같이 자국의 외교과제와 미중관계의 변화가 직결됨을 인식하고 있다. 각 국가들은 변화

하는 미중 관계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장하기 위한 실리주의 외교를 추진하기도 하고, 자국의 
이익과 더불어 미중관계의 변화가 지역질서의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보편적 노력을 병행하기

도 한다. 
우선 일본의 대응을 살펴보면 청일전쟁 이래 백 여 년 만에 일중 국력 역전현상을 목도한 일본은 강

력하게 떠오르는 중국, 상대적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동맹국 미국 사이에서 고난이도의 전략적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일본은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유지하

는 동시에, 비대칭적 상호의존이 가져다 주는 전략적 딜레마에 대한 헤징(hedging)이 필요하며, 다른 한
편 중국견제를 위해 미국과 군사동맹을 긴밀히 해나가는 동시에 쇠퇴하는 동맹국과의 연루가 가져다 주
는 위험에 대한 헤징 역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집권과 함께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신노

선을 표방하였으나 좌초하였다. 향후 전향적·창조적·미래지향적 선택을 하기에 일본의 국내적 현실은 
어둡다. 2010년대 일본은 전반적인 침체의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 2000
년대의 “제로년대”를 극복할 만한 긍정적 요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의 
저하, 막대한 재정적자가 야기하는 경제적 활력의 저하, 차세대 성장동력의 부재라는 펀더멘털

(fundamental) 저하에 더하여 만성적 정치불안이 일본의 경제적 장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또한, 소프

트파워 측면에서 일본은 내향적이고, 현상유지적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여 혁신적, 창조적 발상을 요구하

는 시대적 요청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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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하토야마, 오자와 등 정치지도자들이 대등한 미일관계를 주장하며 새로운 동아시아공동체 
전략을 추진했지만 상대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후 등장한 간 나오토 정권은 센카쿠 갈등을 겪으

면서 대미관계 강화 노선으로 복귀하여 대중견제 차원에서 클린턴 구상을 지지하게 되었다. 일본은 소위 
3층위의 지역안보건축전략을 추진하는데, 첫째, 미국중심 동맹네트워크(San Francisco Plus), 둘째, 소다

자주의 협력네트워크(6자회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등), 셋째, 지역제도(ARF, EAS, APEC)의 구
성요소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미국의 구상과 유사한 것으로 상호보완적 성격을 띤다(東京財団政策研

究 2010). 
일본이 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점 역시 중국 견제의 의미를 띤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개방

을 통한 경제력 강화를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경제아키텍처에 참여하여 팽창하는 중국의 역내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경제적 후퇴, 정치적 혼미 속에서 동맹강화를 위한 전향적 조치

를 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TPP등의 간접적 방법이 하나의 수단으로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동맹복원을 
위해서는 후텐마 기지 이전이란 국내정치적으로 민감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고, TPP 타결을 위해서는 개
방에 따른 정치적 반대를 넘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중국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정치적 리더쉽

을 필요로 하나 전도는 불투명하며, 내향적인 일본의 행보가 지역 아키텍처 건축에 주요요인이 되기 어려

운 상황이다. 
결국 하드파워 및 소프트파워 양 측면에서 일본이 취할 전략적 선택의 폭은 좁아져 가고 있고, 독자

적 설계도를 내어 놓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국내정치적 불안, 경제적 쇠락 속에서 일본은 미일동맹 강
화의 길로 회귀 즉, 미국의 안보아키텍처에 편입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냉전 종식 이후 약화된 국력을 회복하고 유럽과 아시아 양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

여 2010년대 새로운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된 정책 수단은 원
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다.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력을 회복하고 이 과정에서 유럽과 아시

아의 지정학적 위치를 함께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위 “양방경제전략(twin vector eco-
nomic strategy)”으로 변화하는 정세에 맞춘 클러스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성장에 관해 러시아는 아시아의 부상을 중요한 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극동개발

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세력으로서 러시아를 새롭게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의 수
출 대부분은 유럽을 향하고 있으나, 중국을 비롯한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규모 면에

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러시아 직접투자가 증가세에 
있는데 이는 자국의 기술, 인력 개발과 혁신을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선호하는 러시아가 주목하고 있는 대
목이다. 

러시아는 경제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자원제공자로서 
위상에 대한 우려,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에 대한 고려를 함께 하고 있다. 중국은 원유 등 자원 확보를 위
해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중국의 부상을 위한 에너지 자원 제공의 “물자창

고”(warehouse)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극동지역으로 확장하고, 특히 북한과의 창지투 협
력 등 경제공간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스스로 극동개발 및 대북 협력을 통해 지정학적 경쟁구도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해서는 경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환태평양 안보, 경제 공간에 참여하는 한편 다양한 기제의 협력구도를 추구할 전략을 서서

히 세워나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2012년도 APEC을 기점으로 아시아 전략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정책 자
원 배분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 일본, 미국, 한국과의 양자협력, 러미일, 러중미의 3각 협력구도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변화하는 아시아의 정세를 정확히 인식하여 자신의 전략적 위치를 설정

하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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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2010년대 중국과의 협력 기조 설계 및 미국과의 전략관계 설정을 가장 중요한 축으로 놓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2010년 양안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
ment: ECFA) 체결 이후 중국과 대만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양안의 실질적 협력과 
통합이 증대되는 가운데 92년 체제의 존속 여부, 마잉주(馬英九) 총통의 3불 정책 등이 향후 어떻게 변화

할 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대만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실리를 취하면서도 동시에 정치적 
종속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9.11테러와 경제위기 이후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함에 따라 대만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중요

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감이 있는 가운데 2010년대 미국과 대만 관계 정립이 중요할 것이다. 미국은 중
국의 부상과 자국의 상대적 쇠퇴의 국면에서 아시아 중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

을 다시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중국이 대만을 실질적으로 통일할 경우 발생하는 동아시아의 안보

전략적 거대 변화를 막기 위해 미국은 대만과의 군사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

이 일본, 한국 등 중국의 주변국과 중견국 협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입지를 다질 전망이며, 이는 동아시아 
질서에 하나의 변화요인이 될 수 있다. 

인도는 향후 큰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지구 및 아시아 거버넌스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인도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형적인 균형외교를 추구하고 있으며 양자와의 협력 및 견제를 통해 자국

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테러 국면을 맞이하여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 경제적 부상을 추구하고 있다. 

반테러 분야는 미국과 인도가 결정적으로 가까워지게 된 계기를 제공해준 분야이다. 2001년 부시 대
통령과 바지파이 수상은 반테러가 미국의 안전은 물론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 국제안보와 안정을 해치

는 공동의 적이라고 천명하고 이에 공동대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후 미국과 인도 양국은 2010년 7월 
23일 반테러 협약을 체결하고 테러분자들에 의한 위협에 공동 대처키로 하는 등 안보 결속을 한층 강화하

였다. 양국은 교역과 경제협력뿐 아니라 군사·안보 유대를 포함해 양국간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과 인도 양국은 현재 세 가지 중요한 대화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전략대화, 경제대화, 그리고 에

너지 대화이다. 전략대화에서는 주로 글로벌 이슈들과 국방문제를 논의하고, 경제대화에서는 무역, 금융, 
통상, 그리고 환경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부상이 가속화되면서 남아시아에 지역에 대한 중국의 팽창이 인도와의 관계에 구조적 문
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파키스탄의 지속적 협력도 중인관계를 긴장시키는 요소이다. 인도는 중
국의 다른 주변국가들인 한국, 일본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유대를 한층 강화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10
년 11월 들어 인도의 싱 총리는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베트남에서 열리는 동남아 정상회담, 일본과의 양
국 정상회담,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 등에 참석하여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심화를 위해 노
력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베트남과의 군사동맹 강화를 선언하고,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베
트남 군사력 및 군 설비 강화에 적극 협조키로 했으며, 2011년 독립기념일 행사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주
빈으로 초청할 계획을 공식 발표하는 등 인근 국가들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2010년 9월 인도 3군 사령관들이 “중국이 파키스탄보다 오래된 위험요소”라고 언급하면서 싱 총리

가 경제성장에 맞춰 군사력을 증강해야 하며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 동맹을 맺지 않은 채 “전략적 자치” 
(strategic autonomy)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인도의 경제가 성장할수록 군사력 근대화

를 위한 기술 혁신 기준이 상향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세력에 대응할 수 있도

록 전쟁 수행정책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군사력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 견제 흐름은 미국과 인도가 공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바마 행정부가 인도를 특히 중시

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 부상에 따른 대응인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견제 성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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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들어 미국에선 위안화 환율 절상 문제와 희토류 수출 제한조치, 대이란 제재 공조 등을 놓고 중국

과의 글로벌 협력이 여의치 않자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된 바 있다. 향후 공통의 이해관계

에 따라 첨단기술산업과 군수산업 등에 대한 미국-인도 간 협력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주목해야 할 변수는 중국과 인도간의 계속되는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이다. 양국 간의 

무역이 활발해져서 2005년 190억 달러에 달하는 교역량을 보였는데, 이는 1999년의 8배에 달하는 것이

다. 향후 중국은 인도의 최대 무역상대국의 자리를 지키게 될 전망이다. 2006년 11월 후진타오 주석은 인
도를 방문하였는데 이는 1996년 이후 최초의 중국 주석 방문이다. 중국과 인도는 양국간 사회경제적 유
대와 군사 협력을 증진시키고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10개 전략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양
국은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협력적인 파트너관계를 지속하는데 합의하고, 13개의 새로운 협력 조약을 체
결하였다. 중국과 인도는 FTA 원칙에 따라 역내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을 위한 논
의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양국이 경제관계 문제를 해결하고 전면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면 지정

학적인 경쟁을 완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경제변수를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VII. 변화하는 미중 관계 속 한국 외교의 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상황 변화 속에서 향후 10년 간 동아시아 건축과 관련한 한국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즉, 
한국이 미중 각각의 건축 설계 및 실행 속에서 어떠한 수준의 계획을 세워,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
을 것인가? 구체적인 개별 이슈들 속에서 거시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 및 실행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
인가? 이슈들 간의 밀접한 연계를 항상 도모하면서 클러스터적인 접근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한국의 
건축 설계를 실현할 수 있는 국내 외교의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가?  

여기서 제시하는 주요 건축 비전은 “동아시아 공생을 위한 복합네트워크 건축”의 목적, 복합네트워

크 건축을 위한 국내 인프라로서 복합외교 체계 구축, 한반도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위해 북한의 변화와 
국제환경의 변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공진전략, 한반도 이슈를 최대한 활용하여 동아시아 조직원리의 변
환을 추구하는 정책실행 등으로 이루어진다.  

건축과 관련한 한국의 선택지를 나누어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과 차별되는 대안으로서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의 건축을 제안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문제는 이를 어떠한 수단으로 추진할 
것인가, 국내정치적 지지 추진 세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국제적 지지를 획득할 방법은 무엇인가 등
이다.  

둘째, 미중을 제외한 중견국들 간의 외교적 협력, 중견국 협조체제, 중견국 이니셔티브 등을 추진하

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와 병행 가능하며, 일본, 대만, 아세안, 호주, 인도 등과의 전략적 대화를 
보다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소위 “균형자” 외교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셋째, 미국과의 양자동맹, 중국과의 전략협력 중 하나에 치중하는 불균등 외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의 공화당 계열, 중국의 보수 세력이 원하는 바로서 한국이 장기적으로 미중의 경쟁, 충돌을 예상하

여 치중외교를 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헤징전략으로서 위험분산과 다양한 시나리오에 동시대비한 전략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대안이 미중관계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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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지구적 차원의 전략과 한국의 위상을 가지고 동아시아로 오는 전략이다. 가능한 한 지구전략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첫째, 둘째 방법과 병행 가능하다. 

건축과 관련된 일반 문제가 인식되고 해결의 방향이 잡히면 각론 정책 실행과정을 전체와 연결시키

는 일이 필요하다. 향후 10년 한국 외교전략에서 안보, 경제, 환경, 자원, 에너지, 문화, 기술의 세부 분야

가 동아시아의 새로운 건축을 향한 목표를 향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결합시키는 체계가 필요하다. 
한국의 전략적 비전은 세력전이에서 협력적 지역질서 변환으로 가는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10년간 동아시아 세력전이를 평화적으로 흡수 발전시킬 수 있는 ‘체제적 유연성’(systemic 
flexibility)을 확보하고 새로운 지역제도적 기반으로 평화적인 세력전이 과정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된
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한미관계를 전략·다차원·복합동맹 등으로 그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한반도, 지
역, 지구 차원에서 한국의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과의 다차원적 전략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략협력동반자 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미중을 제외한 중견국들 간의 외교적 
협력, 중견국 협조체제, 중견국 이니셔티브 등을 추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지구적 중견국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담지하는 세력으로 부상하기 위한 노력을 각 이슈별로 기울여 나가야 한다. 셋째, 북한문

제의 함의를 지구적, 지역적, 한반도적 차원에서 고려하고, 대북공진정책을 추진하여 동아시아 평화체제

를 이룩해야 한다. 
미중 간 충돌 또는 과도 경쟁을 막기 위해 ‘강대국 간 군사적 균형’과 ‘경제·사회적 협력 및 관여’의 

조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각의 이슈 클러스터에서 어떠한 미중 간 전략적 불신이 존재하

는지, 안보딜레마 완화를 위한 외교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사안별 
균형(issue-specific balancing) 전략, 갈등 협력기제를 마련해야 하는 바 각 이슈 별로 협력 가능 분야, 한
국의 역할 공간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구적 규범 체계를 지역 내에 수입, 변형, 정착시키는 노
력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중이 벌이고 있는 군사, 경제, 문화 영역에서의 경쟁은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문제

는 이들 경쟁이 무력에 의한 궁극적 해결로 치닫지 않도록 경쟁의 규칙을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게 변화시

키는 일이다. 동아시아는 지구적 차원의 국제정치와 긴밀하게 결박되어 있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

다. 지구적 거버넌스는 권력정치적 모습을 띠기도 하지만 G20 정상회담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국가는 물
론 다양한 행위자들과 지구적 여론에 따라 형성되어가고 있다. 다차원적 규범은 지구화 시대에 동아시아

에도 강하게 수입되고 있다. 미중은 물론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이 개별사안을 규범에 기초하여 다루는 협
력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일례로 북핵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북한의 향방에 대한 세
력균형의 관점보다는 북한의 정상국가화, 대량살상무기비확산,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우선으로 국가

들이 협력하도록 이끄는 대안을 한국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미중 간에 개별사안들이 전략적 대결의 징후로 환원되어 해석되는 것을 배격하고 대안적 담론, 논리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노력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각 사안별로 해결책을 도모

하고 추진하는 사안별 균형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의 공감대를 마련하고, 제도적 갈등해결과정을 
적용하고 새롭게 만드는 작업도 중요하다. 현재 미중은 전략적 불신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세력 
전이과정의 안보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중견국, 혹은 중견국 연합과 지구적 차원의 국제제도 및 
다차원의 행위자들이 안보딜레마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확한 정보교류, 당사자들의 의도 확인, 사안별 불
확실성에 대한 대안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미동맹은 동아시아 조직원리를 변환하는 강력한 정책자원이자 중국의 비판을 받는 근거이기도 하
다. 미국은 지구적 패권으로서 자국의 이익에 맞는 탈근대이행의 복합군사전략과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탈국가화, 탈영토화하는 폭력사용에 대처하기 위해 제국적 군사공간을 추구하기도 했고, 동맹의 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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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역을 넘어 지구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도 하였다. 대테러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기반 
군사력, 복합전(hybride war) 전략 등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를 확대하고 유럽과 동아시아의 동맹을 연결하고자 노력했다. 각 지역에 묶여있는 해외주둔미군

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차원은 물론, 지역과 지구 차원에서 한국 스스로의 전

략을 우선 정립하고 동맹의 발전에 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탈냉전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한국이 오
히려 선제적으로 동맹의 목적과 기능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중견국 한국의 이익이 지구적, 지역적으로 
확산되는 부분에 맞추어 동맹의 기능을 확대할 수도 있고, 지나친 연루를 방지하는 담론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한국이 추진하는 전략적 목적이 단순히 미중 관계에서 무조건적 미국 치중이 아니라는 사실을 중국

이 인식할 때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과 한미동맹이 공존을 유지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향후 한미동맹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강성대국 

계획 전개과정, 북한의 권력 승계에 따른 불안 대처, 권력 승계 이후의 국면에 대한 관리 및 도발억지, 둘
째, 전시작전권 환수와 더불어 한국이 독자적 군사전략을 추진하게 될 경우 미국과 중국과의 전략 협력 
방향 설정, 셋째, 미국의 국방정책 축소에 따른 동아시아 상황 변화와 한국의 동맹유지 부담 증가 가능성, 
넷째, 한미동맹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중국의 우려 및 비판, 특히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의 대중 군사관계

에 대한 중국의 비판 가능성, 다섯째, 한미동맹의 향방에 대한 국내 정치의 흐름, 여섯째, 또다시 발발할 
수 있는 지구적 수준의 안보문제와 미국의 지구전략에 한국이 연루될 가능성, 일곱째, 한국의 독자적 지
구 군사전략의 방향, 여덟째, 중국의 부상, 군사력 증강에 대한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전략협력 가능성 증
가 등의 요소가 향후 한미동맹의 전개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는 재론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발전을 거듭해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앞으로 해결

해야 할 과제는 한중 간의 경제, 사회, 문화관계 심화가 안보전략적 협력관계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고하지 않다는 점이다.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은 경제와 사회문화 등 저위 이슈영역에서의 협력이 정
치, 군사 영역과 같은 고위 이슈영역으로 확산(spill-over)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동아시아, 특히 한중 간
의 경제적 경제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정치, 군사 협력이 자동적으로 확산되기 보다는 경제관계가 정치군

사관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협력의 논리, 혹은 시장논리가 독자성을 가지고 
정치, 군사논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계를 보이는 것이다. 

한중관계에서 한국의 대중 무역량은 대미, 대일 무역량의 합을 능가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중국 시장

과 경제정책에 대한 한국의 민감성과 취약성이 따라서 증가하였다. 중국의 거시경제정책들, 즉, 통상정책, 
환율, 투자정책에 따라 한국의 대중 경제전략이 많은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중국이 경제정책들을 대한 
정책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한국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 취약성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이 대중 정
치, 외교, 군사전략을 추구함에 있어 중국이 대한 경제정책을 수단화할 것이라는 고려가 대중정책의 중요

한 요인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이 한중관계를 지역 전체 이익의 차원에서 조망하도록 하는 점이 필요하다. 이는 한중관계의 발전, 한국

의 이익뿐 아니라 지역 강대국으로서 중국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지역전략이다.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

반자 관계도 정부 간 관계를 넘어 중국의 시민사회와 다각도의 연결망을 맺어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

하다. 민주평화론은 민주정체와 비민주정체를 엄격하게 나누는데 한중관계에서는 중국의 시민사회가 다
각화되는 것에 맞추어 네트워크의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지역변환외교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중견국과의 협력 및 주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각 클러스

터 별로 어떠한 협력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아세안국가

들, 호주, 뉴질랜드, 대만, 인도, 그리고 일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견국 간 협력체제 마련이 반드시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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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은 아니다. 중견국 간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한편 집합행동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일전략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과 한미일 협력의 적정 수위를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

다. 더불어 경제적, 안보적 도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경제외교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글로벌 거버

넌스 외교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 
각 이슈별로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변환자 외교의 어떠한 구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점차 약소국 외교를 극복하고 건축 이슈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이다. 한국은 기능적 역
할로서 소집자(convener), 매개자(brokerage), 건축과정의 파트너(architectural partner)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자주의 이슈에서는 동아시아 다자주의의 “제도적 균형” 기제를 점차적으로 방지하고 진정한 
협력구도 정착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북한 문제 역시 대북 정책의 기본 목적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새롭게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대북외교의 목적을 핵폐기 및 개혁개방유도, 통일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한국의 대외정책 이슈 클러스터들과 결합하여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정권 
승계과정이 북한 대외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변수임을 고려하여 대북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이때 ‘김정은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셋째, 미중관계가 새로운 패권경쟁국면으로 돌입

하면서 북한 문제가 다른 지평에 놓이게 된 점을 중시해야 한다. 넷째, 21세기 국제정치변화를 고려하여 
북한 문제의 지구적 차원, 지역적 차원, 한반도적 차원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은 북핵 문제를 한국 외교 전반의 관점에서 인식해야 한다. 즉, 중장기 지구적 중견국 외
교를 추진함에 있어 북한 문제가 어떠한 문제점과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가, 미중관계가 경쟁관계로 변화

함에 따라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 속에서 북한 문제 해결과정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북한

의 정권 승계 과정이 향후 남북관계에서 안정적 변수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이를 위한 새
로운 외교수단이 무엇인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북핵 문제 및 북한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한 문제 관리과정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시키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미중 양자 관계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운신폭

을 넓히고, 동아시아 다자안보의 기회로서 북한문제를 인식하고, 비확산 및 북한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의 
지구적 외교모델을 강조하는 등 다각적 외교적 성과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

으로 한반도 통일 및 미래 한반도 거버넌스에 대한 비전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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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註) 
 

1 스티브 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력전이의 결과가 단순히 중국의 국력상

승과 불만족도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세력전이가 명확할 경우, 기
존 지배국인 미국이 어떠한 대중정책을 취할 것인가에 따라 세력전이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张沱生. 2009. 94.  

 
3 Hu (2011) 참조. 지역협력과 미중 협력에 관해서 Yang(2010); Cui(2011)도 참조. 2011년 <화평발전백

서>도 일관된 내용을 전하고 있다.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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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동아시아연구원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숙명

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최근 저술로는 《정치는 도덕적인가》, 《동아시

아 국제정치 : 역사에서 이론으로》,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 고

찰,” “강대국의 부상과 대응 메커니즘 : 이론적 분석과 유럽의 사례,” “유럽의 국제정치적 근대 출현

에 관한 이론적 연구” 등이 있다.  

 
주재우 

경희대학교 중국어학부 중국정치외교담당 교수. 주재우 교수는 미국 웨슬리언대학(Wesleyan Uni-
versity)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국가안보정책연구소, 국립싱가폴대학교, 
대만국립정치대학교,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개스톤 시거 동양학 
연구소(Sigur Center for Asian Studies) 등 국내외의 많은 연구소의 방문학자와 연구원을 역임해왔

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Asia Times Online(www.atimes.com) 한반도문제 평론가로 활동하기

도 하였다. 최근 저서로는 단행본 《중국의 대북미 외교안보정책과 통상전략》과 논문 “China’s Re-
lations with Latin America: Issues, Policy, Strategies, and Implications,” “Ideas Matter: China’s 
Peaceful Rise,” “Mirroring North Korea’s Growing Economic Community Building,” “북한붕괴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옵션,” “중·러 에너지 안보협력과 한국 : 수송문제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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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의 ‘아시아안보이니셔티

브’(Asia Security Initiative) 프로그램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시

아 지역안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해 2009년1월 아시아안보연구센터(소장: 전
재성 서울대)를 설립하였습니다.  

 
• 본 연구 보고서는 아시아안보센터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

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

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하정 아시아안보센터 선임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7) hjkim@eai.or.kr 
김양규 아시아안보센터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8) ygkim@ea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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